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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

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

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

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

전․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

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

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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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how much cost the power generation and energy sector in South Korea 

have to bear due to the introduc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during 2016 - 2017. To this end, the data 

on the seven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s applied to the electricity market 

simulation model called M-Core, and then the model forecasts carbon dioxide emissions to compare with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in the first national emissions permit allocation pla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estimated to be less in 2016 but more than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in 2017. When the price of the allowances is changed from ₩10,000/ton to ₩20,000/ton, the 

cost of purchasing the allowances is ranged from ₩70 billion to ₩140 bill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CO2 cost is incorporated into the variable cost, a reversal of merit order between coal and LNG generation 

takes place when the price of the allowances exceeds ₩80,0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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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UN기후변화총회에서 Post-2012 감축목표

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전망배출량 대비 30% 감축할 것을 국제사회

에 약속(pledge)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획하는 등 여러 감축정책을 실시하였

다. 박근혜 정부도 전 정부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2014

년 1월 결정함에 따라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방향은 계속되고 있다(관계부

처 합동, 2014). 특히 지난 정부 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던 배출권거래제는 우여곡절 끝

에 계획대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으로 나뉘어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17년

은 제1차 계획기간에 해당한다. 제1차 계획기간의 총배출허용 총량은 약 17억톤으로서, 

발전 ․에너지 업종에는 총 7.36억톤이 무상할당 된다(환경부, 2014). 그렇다면, 배출권

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전 ․에너지 업종이 부담해야 하는 단기적인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는 발전 ․에너지 업종의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남은 1차 계획기

간인 2016-17년 동안의 발전 ․에너지 업종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량과 무상할당량 그리고 배출권 가격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바탕으로 전력시

뮬레이션 모형 ‘M-Core’를 이용하여 2016-17년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다. 그리고 무상할당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에 제시된 발전 ․에너지 업종의 할당량을 적

용한다. 이렇게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권 과 ․부족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상 

배출권 가격을 곱하여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부담을 추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 

배출권 가격으로서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로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욱 외(2010)에서는 배출권가격이 발전원가에 반영되는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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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출권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전원간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

다. LNG 복합의 경우 발전량의 증가와 전력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고,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의 감소로 인해 전력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익이 감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경우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는 배출권 가격이 발전원가에 반영되더라도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사이의 큰 연료비 격차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이

고 있다. 곽왕신(2013)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제 하에 2015-23년 기간 동안 배출

권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제1차 계획기간을 살펴보면 배출

권가격이 10,000-40,000원/톤 일 경우 전기요금은 0.54-2.15% 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윤경 외(2015)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제 하에 1차 계획기간 동안 발

전부문의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정하였는데, 2015-17년 발전부문 배출권 부족분을 

0.561억톤으로 예측하고,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1만원/톤인 경우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

입비용은 약 5,613억원이 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용하였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모두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발

전기별 자료가 필요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인 M-Core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

와 다르다. 방법론이나 가정 이외에도, 배출권 구입비용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보

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은 2016-17년 동안 약 700억-1,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발전 ․에
너지 업종 2016-17년 배출권 무상 할당량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전력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량 전망치 및 

과부족분, 그리고 배출권 예상가격별 비용부담을 추산한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결

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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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계획기간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

연도 2015 2016 2017 합계

할당량(천톤) 250,190 245,284 240,379 735,853

출처: 환경부(2014)

II. 배출권거래제와 발전 ․에너지 업종

1. 제1차 계획기간 발전에너지 업종 배출권 할당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고시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6개 세부 지

침’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을 5년마다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서 

계획기간 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있다. 할당계획에

서는 배출권거래제 전체 배출권 수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규정한다. 제1차 계획기간 시

작 전에는 환경부에서 각 업체별로 업종별 할당량 시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할당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다.1)

배출권 할당 부문 및 업종은 5개 부문과 23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할당대상 기업은 온

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000톤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25,000톤 이상이

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로서,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총 525개 

업체이다. 그중 발전 ․에너지 업종은 38개 업체이다. 1차 계획기간 총 배출허용총량은 

약 17억톤이며, 발전 ․에너지 업종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표 1>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무상 할당량을 발전 ․에너지 업종이 2016-17년간 할당받은 배출

권으로 간주한다. 이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취소로 인한 변동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 이외에도 해당 수량 

1)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환경부가 담당하였으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1일부터는 4개 관장부처(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가 각각 관장 기업의 배출권 할당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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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총 할당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한 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

1차 계획기간의 추가할당의 한도는 ‘예비분’ 중 ‘기타용도’로 설정된 33,113천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환경부, 2014), 발전 ․에너지 업종이 33백만톤 전체를 추가할당 받

는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도 전체 무상 할당량의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출량과 할당량이 일치되었으며 2016년 할당량으로부터 차입

하였거나 이월한 배출권은 없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2015년 발전 ․에너지 업종 배출량

은 2015년 무상할당량과 비슷한 수준인 약 249백만톤으로 집계되었다.

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퉁상자원부, 2015)은 2015년에서부터 2029년까지 15년 

동안의 장기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발전설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KDI 전망),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통계청 전망), 기상전망 등이 주요 전제가 되어 전망되었다. 2015-29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2% 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목표수

요는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9년 656,883GWh에 이르고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

가하여 2029년 111,929MW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목표수요는 

수요관리 목표(2029년 기준으로 기준수요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가 반영된 

전망치이다. 최대전력 수요 관련 2029년 수요관리 목표는 기준수요 127,229MW에서 

15,300MW 만큼의 수요를 줄여서 목표수요 111,929MW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제7

차 전력수급계획 기간 동안 매년 최대전력 수요를 1,000MW만큼 줄여나가는 계획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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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단위: TWh)

그림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단위: TWh)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기준수요 498 521 547 573 597 618 637 655 672 688 705 721 736 751 766 

목표수요 490 510 533 555 575 588 600 610 618 625 632 638 644 650 65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5)

전력수급계획에서 기준수요는 수요관리를 반영하기 전의 수요를, 목표수요는 수요

관리가 이루어진 후의 수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6년과 

2017년의 목표수요 전망치인 510TWh와 533TWh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기준수요를 사용하지 않고 목표수요를 사용한 이유는 과거의 전력수요 실적치도 수

요관리의 실적이 반영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만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목표수

요는 수요관리의 목표량이 완전히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요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수요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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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발전에너지부문 배출권거래 비용 정산 방식3)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배출권 구입비용을 전력가격에 어떻

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전력소매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서는 배출권 구입비용을 전력가격에 전가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비용 

정산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 결과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한 

규정이 ‘전력시장운영규칙(2015.3.18.)’에 신설되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배출권거래

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변동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

나, 현 전력시장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변동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정산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전력거래소, 2015). 본 절에서는 관련 규정을 간

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발전사업자의 배출량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발전사업자들이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거래소에 사후 제출하

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2.1.1.4조(배출권거래비용의 자료제출) 

①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는 배출권 거래법 제2조의 계획기간 1개월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권할당지침”이라 한다) 제

2조의 기준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2. 기준연도 열판매량, 열생산량 및 전력판매량

② 배출권 할당 대상 발전사업자는 배출권거래법 제2조의 이행연도(이하 “이행연도”

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수요는 489,595GWh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 전력수요는 
이보다 1.23% 가량 낮은 483,655GWh로 나타났다. 실제 전력수요 대비 7차 수급계획의 전력수요가 과
대 예측된 원인으로 경제성장의 부진, 전기요금의 인상,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간의 탈동조화 경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3) 2016년 7월 30일 현재 가장 최근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16년 5월 13일 시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
에서 인용하는 관련 규정은 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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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종료 후 차기년도 7월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법 제11조의 배출권 등록부 사본

2.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3. 이행연도 열판매량, 열생산량 및 전기판매량

①항의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 2조의 기준연도’는 ‘계획기간 시

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하는 것으로 1차 계획기간(2015-17년)에는 2012-14년을 의

미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1차 계획기간 시작 후 신설되었으므로 2차 계획기간

(2018-20년)부터 유효하다. 즉 발전사업자는 2014-16년간의 실적을 2차 계획기간 1개

월 전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항의 ‘이행연도’는 각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차 계획기간에는 

2015년, 2016년과 2017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행연도 종료 후 차기년도 7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예를 들면, 2015년 배출량 및 열 ․전기판매량 자료를 거래소

에 2016년 7월말까지 제출해야함을 의미한다.

2) 거래비용 기준가격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에 관한 규정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줄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배출권거래

비용 기준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제2.4.5조(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의 결정)

① 전력거래소는 이행연도 종료 후 차기년도 9월 말일까지 이행연도의 배출권거래비

용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 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이하 “할

당배출권”이라 한다)기준가격, 배출권거래법 제29조의 상쇄배출권 기준가격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①항은, 예를 들면, `15년 배출권 거래비용 ‘기준가격4)’은 ̀ 16년 9월까지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②항은 ‘기준가격’을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KAU)과 외부사업에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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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배출권(KCU)을 구분하여 설정하라는 것이다.

기준가격과 함께, 배출권거래 비용의 정산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

나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였고, 상당 부분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

였다.

제4.2.1.4조(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의 각호의 원인으로 발생한 배출권거래비용에 한하여 정산한다.

1. 발전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2. 대기오염방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3. 그 외 발전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

4. 양수동력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간접배출

② 부생가스발전, PPA 계약발전 및 자가용발전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5조와 제4.2.1.4조만으로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금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3)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산에 관한 규정

전력구매자가 거래소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제4.2.2.4조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의 배출권거래

비용 정산금 총액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등장하는 ‘기준가격은’ 2014년 9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배출권거래
제 상의 기준가격인 1만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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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4조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의 배출권거래

비용 정산금 총액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4.2.4.4조(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의 배출

권거래비용 정산금 총액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정산해준 배출권거래비용 관련 지급금을 

도매시장의 전력구매자에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판매사업자(한국전

력), 직접구매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신이 구매한 전력량에 비례하여 배출권 관련 지

급금을 전력거래소에 지불하게 된다.

III. 2016-17년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016-17년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제한 수

요 및 공급 자료를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에 적용하여 추정한다. 본 장에서는 

M-Core를 간략히 소개한 후, 해당 모형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제치를 적용한 모의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1. M-Core5) 소개

 M-Core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시장 운용방식에 특화된 모의실험 프로그램으로

서 장 ․단기 전력계통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가격

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 계획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전원별 ․발전기별로 발전

5) M-Core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응용사례는 장인의공간(2014), 노동석(2013), 김윤경 외(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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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이용률, 연료사용량 그리고 정산단가 등을 보여준다. 또한 시간대별로, 월별로, 연도

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도출도 가능하다.

M-Core는 전력거래 전일의 발전기별 입찰량을 기초로 ‘가격결정발전계획’ 모듈에서 

도출된 계통한계가격과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약조건들을 고려한 실제계통운전에서 

도출된 발전량 정보를 이용하여 정산금액을 도출한다.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CBP)

의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정산금액은 생산된 전력에 지불하는 에너지가격(Scheduled 

Energy Payment), 중앙급전발전기 설비 보상 성격의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보

조서비스(Uplift)에 대한 보상 금액을 이용한다.

M-Core의 발전계획 모의실험에는 전력수요, 발전설비, 정비계획, 전력계통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발전계획 및 정산’ DB(Data Base)로 관리된다. 발전계획 모의 후에 생

성된 가격결정 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 등의 결과는 출력 DB로 관리된다. <그림 2>

은 M-Core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그림 2> M-Core 구조도

출처: 장인의 공간(http://www.masterspace.co.kr/renewal/product/product01_01.asp)

M-Core의 목적함수는 각 발전기의 발전비용을 전부 합한 총 발전비용함수로 표현되

며, 개별 발전기의 발전비용은 변동비, 기동비용, CO2 비용으로 구성된다. 기동비용은 

정지 상태에 있는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결되기 위해서 적정한 전압과 회전수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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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해당 모형에서는 발전기가 기동하게 되는 경우 상

수값이 기동비용으로 계산된다. 변동비는 발전기가 기동한 후 발전하는 동안 소모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해당 모형에서는 출력에 대한 2차 함수형태의 비용함수에 열량단가가 

곱해진 값이 변동비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CO2 비용은 CO2 가격에 발전기의 출력이 

곱해진 값이 CO2 비용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CO2 가격은 CO2 단가(원/톤-CO2e)와 배

출계수(kg-CO2e/kWh)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데,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배출권 가격

이 CO2 단가가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는 발전량, 는 열량단가(천원/Gcal), 는 비용함수 2차 계수(Gcal/MW2), 

는 비용함수 1차 계수(Gcal/MW), 는 비용함수의 상수(Gcal), 는 단위 CO2 

비용이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 하에서 연료비는 원자력발전(경수로) 1,921원/Gcal, 석탄화력발

전(유연탄) 18,643원/Gcal, LNG발전 56,870원/Gcal로 전제되었으며 석탄화력발전 대

비 LNG발전의 연료비는 3배 정도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급전순위는 원자력발전 →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비용기반경쟁(Cost Based 

Pool, 이하 CBP)시장에서 CO2 비용은 발전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O2 비

용 변화가 급전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CO2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된다면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모의실험 결과

2016-17년 전원별 예상 발전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한다. 

첫 번째는 현행 CBP 시장 하에서처럼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지 않아 계통한계가

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다(Case 1). 따라서 배출권 가격에 관계없이 원

별 발전량과 계통한계가격은 일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CO2 비용이 변동비에 반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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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상황으로서(Case 2), 이 경우 배출권 가격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이 변화하고 급전

순위도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상황별로 추정한 전원별 예상 발전량에 전원별 배출계수를 곱해줌으

로써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위해 발전부문 온실

가스 배출계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4)에서 제시한 값을 사

용하였다(<표 3> 참조).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의 배출계수는 0이며 LNG발전은 0.3625, 

석탄화력발전은 0.8230으로 석탄화력발전의 배출계수가 LNG발전에 비해 2.3배정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3>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단위: kg-CO2e/kWh)

원별 원자력 신재생 LNG 석유 석탄

배출계수 0.0000 0.0000 0.3625 0.7018 0.823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4)

마지막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무상 할당량 차이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줌으로써 발전부문의 예상 비용을 추산한다. 본 연구에서 배출권가격은 외생적으로 결

정된다고 가정하고, 배출권가격이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변화할 경우 배출권 구

입비용을 살펴본다.6) 참고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이후 배출권가격은 최고 2.1만

원/톤(2016년 5월19~26일)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2016년 6월 기준 약 1.7만원/톤 수준

에 있다. 본 연구에서 배출권가격을 최고 15만원/톤으로 설정한 이유는 CO2 비용이 발

전비용에 포함될 경우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에 따른 발전량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6)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크게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탄소세는 가격을 정한 다음 
시장이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하여 배출권 거래제는 감축량을 정한 다음 시장
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탄소세 정책 하에서는 감축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
고 배출권 거래제 정책 하에서는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가격이나 감축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마만큼의 배출량이 발생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이론적으로 동등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배출권가격
은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하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배출
권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의 배출권가격은 탄소세의 
형태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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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1: 현행제도 하에서 배출권 구입비용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CO2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배

출권가격과 무관하게 전원별 발전량이 결정된다. M-Core 모의실험에 따른 2016-17년 

전원별 예상 발전량 및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부족분은 <표 4>와 같다.

<표 4>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온실가스 배출량(Case 1)

연도
발전량(TWh)

예상
배출량

(백만톤)

무상 
할당량

(백만톤)

이월된 
배출권

(백만톤)

배출권
부족분

(백만톤)

원자력 석탄 LNG (A) (B) (C) (A) - [(B) + (C)]

2016년 169.6 244.4 98.9 243.9 245.3 0* -1.4

2017년 185.6 252.6 96.5 248.6 240.4 1.4 6.8

* 2015년 발전 ․에너지 부문 실제 배출량(약 249백만톤)은 무상할당량(250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2016년으로 이월되거나 차입된 양은 없다고 가정하였음.

2016년의 경우 무상 할당량인 245.3백만톤보다 1.4백만톤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전

망되었다. 즉, 발전부문 전체로 보았을 때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어 1.4백만

톤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잉여 배출권은 다음연

도에 이월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2016년 발전부문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은 0이 된다. 

2017년의 경우 2016년에 남은 할당량과 2017년의 할당량이 합산된 것이 고려되어 배출

권 구입비용이 계산된다.

한편 2017년의 경우 예상 배출량이 무상 할당량과 이월된 수량의 합을 6.8백만톤 초

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은 배출권가격을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때 2017년 발전부문

의 배출권 구입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배출권 가격별 발전 ․에너지 업종 2017년 배출권 구입비용(Case 1)

배출권 
가격

(만원/톤)
0.5 1 1.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입비용
(억원)

341 683 1,024 1,365 2,048 2,731 3,413 4,096 4,778 5,461 6,144 6,826 7,509 8,192 8,874 9,557 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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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톤~8만원/톤 하에서 341억원에서 5,461억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2015년 배출권 가격 범위인 10,000원~20,000원/톤에서는 구입비용이 683

억~1,36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통한계가격은 CO2 비용이 변동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발전량과 마찬

가지로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되며, 2016년에는 90.6원/kWh, 2017년에는 88.1원

/kWh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Case 2: CO2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되는 경우

다음으로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는 경우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권 구입비용

을 추정한다. 이 경우에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여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LNG발전보

다 배출계수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의 변동비가 LNG발전의 변동비보다 커질 수 있다. 배

출권가격이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변화할 때 전원별 발전량 변화 및 온실가스 배

출량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7)

<그림 3>과 <그림 4>은 배출권가격을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때 2016

년과 2017년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량은 배출권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원자력발전 배출계수가 0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석탄 발전량은 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배출권가격이 5천원/톤에서 7.5만원/톤 사이일 때 석탄 발전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8만원/톤 이상부터 조금씩 낮아져서 11.5만원/톤일 때, LNG 발전량과 비슷

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LNG 발전량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배출권가격이 상

승함에 따라 LNG 발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출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

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LNG 발전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므

로 배출권 가격이 이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두 전원간의 급전순위가 역전되기 때문이다.

2017년 경우도 2016년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량은 배출권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탄 발전량은 배출권가격이 5천

7)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16-17년 동안의 발전 ․에너지 업종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
을 추산한다. 분석 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발전부문 기술(초임계석탄화력발전기술(USC),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탄소포집기술(CCS), 신재생발전기술 등)의 감축 잠재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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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톤에서 8만원/톤 사이일 때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8.5만원/톤 이상부터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배출권가격이 11만원/톤에서 11.5만원/톤 사이일 때 석탄 발전량과 LNG 

발전량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LNG 발전량은 배출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그림 3> 배출권가격 변화에 따른 2016년 발전량(Case 2)

<그림 4> 배출권가격 변화에 따른 2017년 발전량(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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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5>과 <그림 6>은 배출권가격을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때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배출권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발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6년의 경우 

배출권가격이 5천원/톤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243.9백만톤으로 나타나지만 배출권

가격이 15만원/톤일 때, 181백만톤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의 경우 배출

권가격이 5천원/톤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248.6백만톤으로 나타나지만 배출권가격

이 15만원/톤일 때, 175.7백만톤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반에 배출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

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6년의 경우 배출권가격이 5천원~5만원/톤 사이일 때 배출량

은 소폭으로 감소하며, 배출권가격이 8만원/톤 일 때 비로소 1백만톤 이상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243.9백만톤 → 242.7백만톤).

이러한 경향은 2017년의 경우도 비슷하다. 배출권가격이 5천원/톤~5만원/톤 사이일 

때 배출량은 소폭으로 감소하고 배출권가격이 8만원/톤 일 때 비로소 1백만톤 이상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48.6백만톤 → 247.1백만톤). 이는 LNG발전의 연료비가 석탄

화력발전 대비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간 발전비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 수준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5> 배출권가격 변화에 따른 2016년 발전 ․에너지 업종 배출량(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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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출권가격 변화에 따른 2017년 발전 ․에너지 업종 배출량(Case 2) 

배출권 구입비용은 Case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된다. 2016년의 경우 배출권의 

가격과 무관하게 무상할당량이 배출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출권 구입비용은 0이며, 잉

여 배출권은 2017년으로 이월된다(<표 6> 참조).

<표 6> 발전 ․에너지 업종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Case 2)

배출권가격
(원/톤)

발전량(TWh)
예상

배출량
(백만톤)

2016년
할당량

(백만톤)

배출권
부족분

(백만톤)

원자력 석탄 LNG (A) (B) (A) - (B)

5,000 169.6 244.4 98.9 243.9 245.3 -1.4 

10,000 169.6 244.4 98.9 243.9 245.3 -1.4 

15,000 169.6 244.4 98.9 243.9 245.3 -1.4 

20,000 169.6 244.4 98.9 243.9 245.3 -1.4 

30,000 169.6 244.4 99.0 243.9 245.3 -1.4 

40,000 169.6 244.3 99.1 243.8 245.3 -1.5 

50,000 169.6 244.1 99.2 243.8 245.3 -1.5 

60,000 169.6 243.5 99.8 243.5 245.3 -1.8 

70,000 169.6 242.7 100.7 243.1 245.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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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전 ․에너지 업종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Case 2)(계속)

배출권가격
(원/톤)

발전량(TWh)
예상

배출량
(백만톤)

2016년
할당량

(백만톤)

배출권
부족분

(백만톤)

원자력 석탄 LNG (A) (B) (A) - (B)

80,000 169.6 241.9 101.4 242.7 245.3 -2.5 

90,000 169.6 237.5 105.8 240.7 245.3 -4.6 

100,000 169.6 225.7 117.7 235.3 245.3 -10.0 

110,000 169.6 193.1 150.3 220.3 245.3 -25.0 

120,000 169.6 154.2 189.2 202.4 245.3 -42.9 

130,000 169.6 135.9 207.5 193.9 245.3 -51.4 

140,000 169.6 121.8 221.6 187.4 245.3 -57.9 

150,000 169.6 107.7 235.6 181.0 245.3 -64.3 

2017년의 경우 이월된 배출권과 2017년 무상할당량의 합을 고려하여 배출권 구입비

용이 계산된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출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량은 감소하지만 구입비용은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배출권가격이 5천원/톤

일 때, 구입비용은 341억원으로 가장 낮으며, 배출권가격이 7만원/톤일 때, 구입비용은 

3,583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는 경우 2017년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입비용은 5천원~8만원/톤 하에서 341억원에서 3,583억원까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만원/톤에서 8만원/톤으로 변화할 때 구입비용의 역전을 보

이게 되며, 9만원/톤을 초과하면서 무상할당량이 배출량을 넘게 되어 잉여 배출권이 발

생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배출권 가격 범위인 10,000원~20,000원/톤에서는 배출권 예상 구

입비용은 680억~1,352억원으로서, Case 1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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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전 ․에너지 업종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구입비용(Case 2)

배출권
가격

(원/톤)

발전량(TWh)
예상

배출량
(백만톤)

무상 
할당량

(백만톤)

이월된 
배출권

(백만톤)

배출권
부족분

(백만톤)
구입비용

(억원)

원자력 석탄 LNG (A) (B) (C) (A) - [(B) + (C)]

5,000 185.6 252.6 96.5 248.6 240.4 1.4 6.8 341 

10,000 185.6 252.5 96.5 248.6 240.4 1.4 6.8 680 

15,000 185.6 252.5 96.5 248.6 240.4 1.4 6.8 1,017 

20,000 185.6 252.5 96.5 248.5 240.4 1.4 6.8 1,352 

30,000 185.6 252.5 96.6 248.5 240.4 1.4 6.8 2,026 

40,000 185.6 252.5 96.6 248.5 240.4 1.5 6.7 2,681 

50,000 185.6 252.3 96.7 248.5 240.4 1.5 6.6 3,284 

60,000 185.6 251.5 97.5 248.1 240.4 1.8 5.9 3,556 

70,000 185.6 250.6 98.4 247.7 240.4 2.2 5.1 3,583 

80,000 185.6 249.4 99.6 247.1 240.4 2.5 4.2 3,373 

90,000 185.6 240.7 108.3 243.1 240.4 4.6 -1.8 0 

100,000 185.6 222.7 126.3 234.8 240.4 10.0 -15.6 0 

110,000 185.6 183.2 165.8 216.6 240.4 25.0 -48.8 0 

120,000 185.6 141.1 208.0 197.2 240.4 42.9 -86.1 0 

130,000 185.6 119.6 229.5 187.3 240.4 51.4 -104.4 0 

140,000 185.6 107.4 241.7 181.7 240.4 57.9 -116.5 0 

150,000 185.6 94.4 254.6 175.7 240.4 64.3 -129.0 0

한편,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는 경우 배출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통한계가

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과 <표 8>은 배출권가격을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때 계통한

계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의 경우 계통한계가격은 90.6원/kWh에서 170.4

원/kWh까지 약 88.1% 상승하고 2017년의 경우 88.1원/kWh에서 168.8원/kWh까지 약 

9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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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출권가격 상승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변화

<표 8> 배출권가격 상승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변화 (단위: 원/kWh)

　 0 0.5 1 3 5 7 9 11 13 15

2016 90.6 92.6 94.7 103.6 112.1 120.9 130.3 140.9 155.5 170.4

2017 88.1 90.1 92.2 101.6 110.4 119.3 129.1 140.8 154.4 168.8

3) 소결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모두 살펴보았다. 두 경우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2016년에는 무상할당량이 예상 배출량보다 많아 배출권을 구

입할 필요가 없으며, 2017년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여 구입비용이 발생한다. 그

리고 두 경우 모두 2015년 배출권 가격 범위인 10,000원~20,000원/톤에서는 구입비용

이 약 700억~1,4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현 제도처럼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Case 1), 예상 발전

량이나 배출량, 그리고 계통한계가격이 배출권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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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산제도 하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

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CO2 비용을 변동비에 포함시

키는 경우(Case 2), 예상 발전량, 배출량 그리고 계통한계가격이 배출권 가격에 따라 변

화하며,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인 경우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의 전환

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CO2 배출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집약적 에너지원을 줄이

고자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본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환이 발생

하는 배출권 가격 수준은 매우 높은 8만원/톤으로서, 적어도 남은 1차 계획기간 동안 배

출권 가격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Case 1과 마찬가지로 단기

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ase 2의 경우 배출권 가격 변화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

가 전력공급자와 전력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산조정계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전력수요자(판매자)인 한국전력은 (전력구입)비용이 증가

하게 된다.8) 그러나 현 CBP 시장에서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간 적정

한 투자보수율 차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며,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100% 

주주로 연결재무제표 하에서는 발전자회사의 수익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포함된다. 따

라서 CO2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되어 계통한계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전력공급

자와 전력수요자 간의 수익 변화는 연결재무제표 하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하에서 남은 1차 계획기간인 2016-17년 간 발전 ․
에너지 업종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제도처럼 CO2 

비용을 변동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와 해당 비용을 변동비에 포함시키는 가상의 경

8)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는 경우 석탄 발전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감
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계통한계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정산조정계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간의 상충(trade-off)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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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두 고려하였다. M-Core를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두 경우 모두 2016년에는 무상할

당량이 예상 배출량을 초과하고, 2017년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2015년 배출권 가격 범위인 1만원~2만원/톤에서는 배출권 구

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 가량으로 매우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량

이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되며, CO2 비용을 변동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석탄화력

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하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 가량의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즉, 현재 국내 CBP시장에서 CO2 비용은 발전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O2 비용 변화가 급전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CO2 비용

이 발전비용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배출권 가격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매우 

높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CO2 비용 변화가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량이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첫째,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

정하였다. 둘째, 남은 1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계획’에서 결정한 할당량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배출권 가격은 발전 ․에너지 업종의 배출량 변동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가정들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전력수

급계획에서의 불확실성(기저설비 준공지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미달성, 최근 전력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을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더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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